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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 硏究目的

우리 경제는 지난 30여년간 세계에서 유례를 보기드문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家計經濟에 있어서도 
소득 및 지출패턴에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러나 총량적인 경제발전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의 果實分配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1989년 
이후의 부동산투기, 주택가격의 상승, 전․월세가격의 급등, 불로소득의 만연 등은 分配構造와 
當의 正當性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총취업자에서 차지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60년대초에는 30% 수준 지나지 않았으나 경제발전과 
함께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 현재는 60%선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은 근로자계층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물론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상황이 

전체가구의 소득분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득분배구조의 개선 측면에서도 

근로자계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을 높여 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는 
개별근로자의 임금자료를 이용한 소득분배구조나 임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으며 

근로자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근로자가구의 
소득원이나 가계지출의 패턴 등에 대한 현황파악이 미흡하였고 실효성있는 근로복지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개개인이 아닌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지출패턴을 분석하여 근로자 가계경제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밝힘으로써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利用資料

우리나라에서 家口를 단위로 하여 소득과 소비수준을 파악하는 조사로는 도시가계조사, 
농가경제조사 및 어가경제조사가 있다. 농가경제조사와 어가경제조사는 각각 農家 및 漁家의 
경제상태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며 본연구의 대상인 근로자가구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도시가계조사는 도시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여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1963년부터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는 
1974년까지는 식료품비에 한하여 가계부 기장방시에 의해 조사하고 나머지 비목은 분기별로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나 1975년부터는 가계부형식으로 조사표를 전면 개편하여 수입․지출의 
모든 항목을 가계부 記帳方式으로 조사하여 오고 있다.
도시가계조사는 미시적 측면에서 개별가계의 수지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이나 그 

성격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으므로 이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도시가계조사는 행정구역상 市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가구를 母集團으로 하기 때문에 
1인이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가구나 郡部地域에 거주하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 피용자가구인 勞勤勞者家口와 그 이외의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종종사자, 무직가구 등 勤勞者外家口로 구분하여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근로자외가구에 대해서는 지출사항만을 조사하고 있어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자료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가계조사는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자료로서는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며, 도시지역 이외의 근로자자구에 대한 조사가 제외되고 
있어 전체 근로자가구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둘째, 도시가계조사는 가구의 수입과 지출 사항을 매일매일 거짓없이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성공할 수 있는 어려운 조사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노출을 꺼려하고 매일매일 가계부를 기입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협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대상가구의 가계부 

기입능력이나 기장습관이 결여되어 있을 때에는 조사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조사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89년 현재 약 4,500가구를 표본추출하여 월평균 4,230가구가 
조사되고 있는바, 표본추출률은1/1.27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표본의 크기가 작고 
표본추출률이 매우 낮다는 것은 조사결과의 표본오차가 클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수입․지출의 



내역을 세분류하거나 가구특성별로 세분류할 경우에는 표본오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셋째, 도시가계조사를 시계열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制約은 1976년까지 所得上限線을 
설정하고 소득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점이다.1) 
소득상한선이 평균소득보다 높이 설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소득상한선이 철폐된 1977년 이전의 
도시가계조사 결과를 시계열분석에 이용하는 것은 소득 및 지출구조의 下向偏倚(downward bias) 
때문에 부적합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소득상한선이 철폐된 1977년 이후의 자료에 있어서도 1988년 9월까지는 매월 표본의 일부를 
교체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연간 동일가구가 계속 조사되는 것은 표본가구의 10∼15%에 지나지 
않아 연평균 자료의 표본오차는 대단히 커지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표본추출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도시가계조사의 시계열분석에 많은 제약과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 동안 동일표본가구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사항을 조사한 1989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중점을 두고 시계열적인 변화는 각년도의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활용하되 수입과 지출이 

비교적 안정적인 항목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석 1) 1963∼67년까지는 연간소득 50만원, 1968∼69년에는 연간소득 150만원, 1970∼72년에는 
연간소득 200만원, 1973∼74년에는 월평균소득 20만원, 1975∼76년에는 월평균소득 35만원을 
소득상한선으로 하여 이것을 초과하는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朱鶴中(1982), p. 411)

Ⅱ. 都市勤勞者家口의 特性

1. 人的 構成

먼저〈표Ⅱ-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당 인원수는 1963년의 5.56명에서 
1989년에는 3.98명으로 연평균 1.3%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1963∼70년 
사이에는 가구당 인원수의 연평균 감소율이 0.6%인반면 1970∼80년 사이에는 연평균 1.6%, 
1980∼85년 사이에는 연평균 1.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 가구당 인원수의 감소추세는 
60년대에는 미미하였으나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는 급속히 이루어졌으며 1985년 이후에는 
다시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70년대와 80년대 중반까지 급속한 산업화와 진전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출산율 감소, 그리고 이에 따른 핵가족화 현상과 그 추세를 
반영하는것이라고 하겠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비교해 보면 가구당 인원수에 있어서는 1963년을 제외하면 
근로자가주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다소 적지만 가구당 취업인원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다소 많이 근로자가구는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근로자가구의 경우 1963년의 1.19명에서 1989년에는 1.42명으로,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63년의 1.08명에서 1989년에는 1.30명으로 모두 연평균 0.7% 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시기별로 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1984년까지의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지만 1985년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즉 1984∼89년 사이에 가구당 
취업인원수는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추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표Ⅱ-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84년 사이에 0.9%의 증가율을 보이던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4∼84년 사이에 
0.9%의 증가율을 보이던 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4∼89년 사이에는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도시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Ⅱ- 1〉도시가구의 가족구성원의 변화추이

〈표Ⅱ- 2〉비농가 여자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80∼85년 기간 동안에는 가구당 취업인원이 1명 
이하로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1980년은 제2차 오일쇼크와 국내 정치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이며 1981년 이후 경제는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나 1985년까지는 
실업률이 4% 이상을 기록하였던 시기였다. 즉 경기침체기에는 근로자가구의 취업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근로자외가구에 있어서는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취업인원이 크게 감소할 

뿐만 아니라 가구주의 취업상태마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가 침체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고용상태가 안정적인 근로자가구의 생활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당 인원수의 감소추세와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증가추세는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를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시켰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1963년에 3.67명이던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는 1989년에는 1.80명으로서 지난 26년간 연평균 2.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자외가구의 경우 1963년의 4.07명에서 1989년에는 2.15명으로 연평균 2.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적은 것이 특징이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가족구성원을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표Ⅱ-3〉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당 인원수, 가구당 취업인원수, 가구주 평균연령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고 취업자 1인당 
부양인원수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적다.

〈표Ⅱ-3〉근로자가구의 소득10분위별 가족구성원(1989)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5분위별 분포현황을 보면〈표Ⅱ-4〉와 같다. 전체도시 근로자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은 가구주 연령이 30∼39세의 제2분위에 속하는 
근로자가구로서 도시근로자가구의 9.9%를 점하고 있다. 가구주의 연령이 40세 미만의 경우에는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으나 40세 이후에는 상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가구주의 연령과 가구소득간에는 높은 正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상이 되면 40대의 경우보다는 하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직근로자의 50세 이후의 직업불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Ⅱ-4〉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5분위별 분포(1989)

일반적으로 빈곤가구 중에는 여성가구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1) 이러한 
사실은〈표Ⅱ-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도시가계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조사대상가구의 
11.1%가 여성가구주인데 이의 61.2%가 하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빈곤가구의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가구주에 대한 안정된 직장알선과 성별임금격차가 해소가 중요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Ⅱ-5〉소득5분위별 여성가구주의 비율 (1989)

주석 1) 徐相穆 外, 『貧困의 實態와 零細民 對策』, (1981. 10), p.114.

2. 家口主의 敎育水準

가구주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표Ⅱ-6〉과 같다. 먼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를 비교해 
보면 중졸 및 고졸 가구주의 구성비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낮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구성비는 근로자가구가 높다. 따라서 가구주의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다소 
높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가구내에 있어서는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봉급자가구와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구1)간에 현격한 학력수준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봉급자가구의 경우 
중졸이하 학력의 구성비는 극히 미미한 반면에 전문대 이상이 60% 가까이 점하고 있고 고졸 
이상은 97%를 넘고 있다. 봉급자가구내에서 공무원가구와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 간에는 
학력수준의 격차는 거의 없는 반면에 노무자가구내에서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 간에는 상당한 학력격차가 존재하며 前者가 後者보다 높다. 즉 중졸 이하 
구성비가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의 경우 43.6%,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의 경우 69.9%로서 
공무원가구의 1.6%,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3.0%에 비하여서는 월등히 높은 반면에 전문대 
이상의 구성비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의 경우 4.5%,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의 경우 2.2%에 
그치고 있어 공무원가구의 58.6%,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60.0%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가구주가 사무직에 종사하느냐 노무직에 

종사

〈표Ⅱ-6〉가구구분별 가구주의 교육수준(1989)

하느냐와 안정성 있는 직업에의 취업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6〉을 列(column)로 보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0.6%만이 공무원이 되고 
공무원외 사무직에 종사하는 가구는 2.7%로서 중졸이하 가구주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3.3%에 불과하고 나머지 96.7%는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직임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는 9.2%가 공무원이며 22.0%가 공무원외 사무종사자로서 고졸가구주 
중에서 31.2%가 사무직이고 나머지 68.8%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공무원이 24.7%,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 64.5%로서 89.2%가 사무직이며 노무직은 
10.8%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고학력자는 주로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저학력자는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중에서 노무자가구가 63%나 되며, 중졸이하 
노무자가구는 29.5%, 고졸 노무자가구는 30.8%인 바, 이들 고졸이하 노무자가구를 중산층으로 
육성하는 것이 향후 주요정책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가구주의 소득수준과 직결되므로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소득분포현황을 살펴보면〈표Ⅱ-7〉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졸이하의 경우 제1분위 및 
제2분위의 하위 40% 소득계층에 55.5%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20% 소득계층에는 약 8.9%만이 
분포되어 있으나 고졸의 경우 각 분위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면서도 상위 20% 소득계층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14.5%가 분포되어 있다. 전문대졸 이상의 경우에는 상위 20% 소득계층에 
40.7%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하위 40% 소득계층에는 20.9%밖에 분포되어 있지 않아 
고학력가구일수록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가구주의 
소득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교육기회의 균등화 정책은 소득분배개선의 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표Ⅱ-7〉근로자가구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소득5분위별 분포(1989)

주석 1)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는 봉급자와 노무자로 구분되고 봉급자는 다시 공무원과 
공무원외 사무종사자로 구분된다. 공무원은 관공서 또는 국공립의 병원 및 학교 등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공무원외 사무종사자는 개인회사, 
상점, 공장, 병원, 학교, 정부 투자기관 등에서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노무자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로 구분되는데 前者는 관공서 또는 
기업체에 30일 이상 기간 동안 고용되어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後者는 
관공서 또는 기업체에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또는 매일매일의 계약에 의해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家口主의 經濟活動 및 雇傭形態

근로자가구의 가구구분별 소득분포현황을 보면〈표Ⅱ-8〉과 같다. 봉급자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반면에 노무자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급자가구의 경우 하위 40% 소득계층에는 22.6%가 분포되어 있어 
노무자가구의 52.8%보다 훨씬 적은 반면에 상위 20%소득계층에는 36.5%가 분포되어 있어 
노무자가구의 9.2%보다 훨씬 많다.
이와 같이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고용이 안정되어 있는 봉급자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고 학력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노무자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교육기회의 평등화와 학력간․직종간 임금격차의 해소, 그리고 고용의 안정없이는 어떠한 
소득분배정책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求人難 문제도 생산직과 사무직간의 극심한 생애임금격차가 대폭 

축소되어야 시장가능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Ⅱ-8〉가구구분별 소득분포(1989)

근로자가구의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표Ⅱ-9〉와 같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반면에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과 금융․보험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고 

운수․통신․창고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구는 중위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높다. 예컨대 
건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 제1분위에 32%, 제2분위에 24% 등 하위 40% 소득계층에 대한 
집중도가 56%나 되는 반면 상위 20% 소득계층인 제5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12%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경우에는 약 34%가 상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반면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는가구는 약 25%에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과 소득분포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별 소득분포현황을 살펴보면 〈표Ⅱ-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에는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서비스직, 
판매직, 생산직의 경우에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에 50%가 집중되어 있고 하위 40% 소득계층에 약 18%가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생산직의 경우 하위 40% 소득계층에 약 51%가 집중되어 있고 상위 20% 소득계층에는 
9.7%만이 분포되어 있어 소득분포의 격차가 극심하게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은 직종별 소득분포상의 격차는〈표Ⅱ-1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은 87.5%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인 데 반하여 생산직은 전문대 이상이 3.8%에 
불과하고 중졸이하가 46%를 점하고 있으며 서비스직은 전문대 이상 8.3%, 중졸이하 54%이다. 
또한 중졸이하 가구주의 0.2%만이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 종사하고 있고 사무직 종사자가 
2.0%, 판매직종사자가 4.1%인 반면에 생산직에 79.6%, 서비스직에 13.2%가 분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졸이하 가구주는 주로 생산직에 종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가구주는 59.1%가 
생산직에, 그 다음으로는 25.0%가 사무직에 종사하며,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는 2.5%만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가구주는 사무직에 가장 많은 51.1%가 
종사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전문기술 및 행정관리직에 33.1%가 종사하고 있으나 생산직에는 
8.2%만이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과 직업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9〉 근로자가구 가구주의 산업별 소득분포 현황(1989)

〈표Ⅱ-10〉근로자가구 가구주의 직종별 소득분포 현황(1989)



〈표Ⅱ-11〉가구주의 교육수준과 직업(1989)

4. 住居形態

주거형태를 크게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 및 관공사택)의 4가지로 구분할 경우 1989년의 
도시가계조사에서 조사한 도시근로자가구 중에서 自家가 40.0%, 專貰가 36.9%, 月貰가 20.4% 
그리고 其他가 2.7%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Ⅱ-12), 즉 도시근로자가구의 57.3%가 
전․월세에 살고 있어 주택가격 및 전․월세가격의 안정이 근로자 생활안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표Ⅱ-12〉를 보면 근로자가구를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자가소유 근로자가구의 구성비는 가구주의 연령이 29세 이하의 경우 21.2%, 30대가 31.9%, 40대가 
60.2%, 50대 이상이 62.2%로서 가구주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가소유 비율이 높아지고 전․월세 
비중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자가비율이 높아 중졸이하 
가구주의 34.9%만이 자가소유인 데 반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가구주는 53.8%가 
자가소유자로서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월세가구의 비중이 높다.
가구주가 중졸이하 학력을 가진 가구는 가구주가 20대일 때에는 월세 비중이 가장 높으나 
30대에는 전세, 그리고 40대 이후에는 자가비율이 가장 높고, 가구주가 고졸 학력을 가진 가구는 
가구주가 20대와 30대일 때에는 전세가구 비율이 가장 높으나 40대 이후에는 자가비율이 가장 



높으며, 가구자가 전문대 이상의 학력소지자의 경우에는 20대에도 자가보유비율이 33.5%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전세가구비율이 가장 높으며 30대 이후에는 자가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자가를 소유하는 시기는 학력이 높을수록 빨라지는데 주택의 규모나 질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자가소유비율이 중졸이하는 40대에 48.2%이나 전문대 이상의 경우에는 30대에 같은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연령이 높아져도 학력격차에 따른 자가소유비율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표Ⅱ-6〉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주의 30.5%가 
중졸이하이고 44.8%가 고졸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졸이하의 가구주는 50세 이후에도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이 55.4%에 불과하고 43.4%가 전월세의 불안정한 주거생활을 하고 
있으며, 고졸가구주의 경우에도 50세 이

〈표Ⅱ-12〉가구주의 학력 및 연령과 주거형태(1989)



후에까지 전월세에 거주하는 비율이 34.0%나 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3/4을 
차지하는 고졸이하 가구주들의 주거생활이 50세 이후에도 불안정하다는 것은 근로자의 
주거안정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당면과제인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근로자가구의 주거형태를 가구구분별로 살펴보면〈표Ⅱ-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에 비해 자가비율이 높고 전월세 비율은 낮다. 봉급자가구는 자가보유율이 54.1%로서 
노무자가구의 31.8% 보다 현저히 높아 주거생활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비율은 봉급자가구가 32.4%, 노무자가구가 39.5%로서 前者가 더 낮다. 월세비율도 
봉급자가구가 10.0%, 노무자가구가 26.5%로서 前者가 더 낮다.
또한 〈표Ⅱ-13〉에서는 전체 도시근로자가구 중 전세가구의 67.6%, 월세가구의 81.6%가 
노무자가구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바,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구의 
주거안정문제는 생산성 향상, 노사관계안정, 임금의 안정, 사회갈등 및 계층간 위화감 측면에서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주거형태별 소득분포를 보면〈표Ⅱ-14〉와 같다. 도시근로자가구 중 자가거주가구는 
40.0%에 불과하고 전세가구가 36.9%, 월세가구가 20.4%로서 전월세가구가 57.3%이며 기타(무상 
및 관공사택)가 2.8%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4.4%는 소득5분위중 제1분위에 
속하면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고 12.9%는 제5분위에 속하면서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하위40% 
소득계층에 분포되어 있는 비율이 자가가구는 25.1%, 전세가구는 48.7%, 월세가구는 61.8%이며 
상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비율이 자가가구는 32.3%, 전세가구는 12.0%, 월세가구는 
6.6%로서 자가가구는 상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월세, 특히 월세가구는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 5분위중 제1분위의 하위 20% 소득계층에 
속하는 가구는 42.4%가 전세, 34.9%가 월세가 살고 있어 전월세

〈표Ⅱ-13〉가구구분별 주거형태(1989)

비중이 77.3%나 되며, 자가에 거주하는 가구는 20.5%에 불과하다. 소득 5분위중 제2분위에 속하는 
가구는 전세가 43.9%, 월세가 25.4%로서 전월세가구의 비중이 69.3%에 달하고 있으며 
자가보유율은 27.9%에 불과하다. 상위 20%에 속하는 소득계층은 67.0%가 자가거주가구이나 
전세가구가 23.0%, ,월세가구가 6.9%로서 전월세가구도 29.9%나 된다. 그런데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소득 5분위중 제1분위에 속하는 전세가구가 9.0%, 월세가구가 7.4%, 그리고 



소득5분위중 제2분위에 속하는 전세가구가 8.9%, 월세가구가 5.2%인 바, 이들 하위 40% 
소득계층의 전월세가구인 30.5%의 도시근로자가구를 상대로 한 근로자 주거안정대책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이들 저소득가구는 주택자금조달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순한 
주택공급의 확대가 주거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표Ⅱ-14〉주거행태별 소득분포 현황(1989)

Ⅲ.都市勤勞者家口의 收入構造

1. 槪 觀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구의 총수입은 소득과 기타수입 및 前期移越金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소득은 
가구주 및 가구원이 피용자의 지위에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일체의 현금 및 현물보수인 근로소득,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여 얻은 사업이윤인 사업소득, 
가구원이 가내부업에 종사함으로써 얻은 부업소득 그리고 이자, 배당금, 임대료 등 재산적 수입과 
이전소득 등의 기타 소득으로 구성된다. 기타수입은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서 재산상태에는 
실질적인 증감이 없이 재산상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을 의미하며, 저금찾은 



금액, 계탄돈, 빌린돈, 월부 및 외상, 유가증권 및 재산 매각 등으로 구성되는바, 이러한 항목은 
그에 상응하는 저금, 계부는 금액, 빌린돈 같은 금액, 월부외상 갚은 금액, 유가증권 및 재산구입 
등 기타 지출이 수반되게 된다. 그리고 전기이월금은 前期로부터 이월된 현금을 의미한다.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총수입은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만 조사되고 근로자외가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근로자가구의 총수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표Ⅲ-1〉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입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9년 현재 약 60%로서 
수입항목 중 그 비중이 가장 크며, 소득의 대부분을 근로소득이 점하고 있으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총수입 중 소득의 비율은 1985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타 수입의 비중이 1987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전기이월금의 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표Ⅲ-1〉근로자가구 총수입의 항목별 구성비 추이

2. 都市勤勞者家口의 所得構造

가. 소득원천별 구성

도시가계조사에서 1963∼81년까지는 소득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으나 1982년 
이후에는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소득원천별로 살펴보면〈표Ⅲ-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의 비중이 70년대에는 조금씩 증가하여 1970년의 86.3% 에서 1980년에는 90.2%까지 
증가하였으나 80년대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반전하여 1989년 현재는 1970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가구를 다시 주로 사무적인 일에 종사하는 봉급자가구와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가구로 구분해서 보면, 봉급자가구의 경우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노무자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즉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무자가구는 근로소득의 
격차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서는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로소득의 
비중이 노무자가구의 경우 70년대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8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반하여 근로자가구의 경우 70년대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80년대에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한편 소득 중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봉급자가구의 경우 70년대에는 높아졌으나 80년대 들어 
낮아졌으며, 노무자가구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표Ⅱ-2〉에서 살펴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봉급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00으로 보았을 경우 노무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보면〈표Ⅲ-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3년에는 노무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이 봉급자가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5.9%에 불과하였으나 1970년에는 62.4%까지 개선되었다. 그러나 1970년 
이후에는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1985년에는 노무자가구의 소득은 
봉급자가구의 57.2%로 하락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소득격차는 
다시 감소되고 있으나 1989년 현재 노무자가구의 월평균소득은 658천원으로서 봉급자가구의 
월평균소득 1,047천원의 62.9%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Ⅲ-2〉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소득구성비 추이



〈표Ⅲ-3〉봉급자가구 소득에 대한 노무자가구 소득비율

나. 소득 5분위별 소득구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원천별 구성비를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근로소득, 특히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이 낮으며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Ⅲ-3). 또한 고소득계층일수록 기타소득 중에서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稅源이 완전히 
노출되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세원노출이 적은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다는 점은 앞으로의 소득분배구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장수혜도 금액면에서나 비율면에서나 고소득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사회보장제도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수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타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받은 영세민 생활보조금 등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운영 및 사회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소득과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중산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적용을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公的扶助가 미약한 상태에서 중산층에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난의 소지가 많았었다. 이러한 비난은〈표Ⅲ-4〉에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보장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유층이 사회보장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며 

서구제국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르 
그랜드」(Le Grand, 1982)는 영국의 경우 상위 20% 소득계층이 하위 20% 소득계층보다 3배나 
많은 사회보장수혜를 받고 있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분배의 형평화 전략은 실패했다고 

주장하였다.1) 「
「모리스」(Morris, 1987)도 미국의 사회보장수혜는 중산층에 가장 많이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2)

그러나 외국에서도 상위소득계층일수록 사회보장수혜가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합리화시켜 줄 수는 없다.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우리나라는 상위소득계층이 
하위소득계층보다 월등히 많은 사회보장수혜를 받고 있어3) 외국의 경우보다 불형평의 정도가 
심하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모나 친지로부터의 受贈 및 補助도 비율면에서도 소득계층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금액면에서는 

고소득계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소득5분위 
중 제1분위계층의 월평균 소득이 328천원인데 1989년의 월평균 표준생계비가 3인가족의 경우 
390천원, 4인가족의 경우 475천원으로 추정한 연구결과(박영범․조우현 1989)와 비교해 보면 
하위 20% 소득계층은 표준생계비 수준에도 미달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수준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Ⅲ-4〉근로자가구의 소득5분위별 소득구조 (1989)

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분포를 보면〔그림 Ⅲ-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5∼60만원의 소득계층에 가장 많은 19.7%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60∼70만원의 
소득계층에 17.8%가 분포되어 있다. 60만원 미만의 하위소득계층은 근로자가구의 40.0%, 
60∼105만원의 중위소득계층은 근로자가구의 39.3%, 그리고 105만원 이상의 상위소득계층은 
근로자가구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Ⅲ-1〕근로자가구의 소득계층별 분포

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

1989년 현재 가구주의 연령계층에 따른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살펴보면〈표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도 증가하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40대까지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구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금액이 증가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이는 가구주가 50대 이후가 되면 가구당 취업인원수의 증가에 따라 가구주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와 40대일 때 크게 증가하여 40대에 최고수준에 
도달한 후 50대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구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50대 
이상이 되어도 자녀들의 취업증가 등에 따른 기타가구원의 근로소득 증가와 기타소득의 증가에 

따라 증가속도는 크게 둔화되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사업 및 부업소득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으며 30대와 40대에 증가하였다가 50대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 및 부업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은 20대와 
50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많고 30대와 40대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력이 약한 20대와 퇴직 연령에 도달한 50대 이후에 타가구로부터 수증 및 보조를 많이 
받으며, 각종연금과 영세민생활보조금 등의 사회보장수혜가 집중되고 있는 데 기인하고 있다. 
임대료 소득은 자가보유율이 높은 50대 이후에 가장 많으며, 이자 및 배당금소득은 40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는 가구주의 학력․직업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바, 이러한 
요인들은 가구주의 학력별․가구구분별 소득구조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표Ⅲ-5〉가구주의 연령별 소득구조 (1989)

라. 가구주의 학력별 소득구조

1989년 현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학력별 소득구조를 보면〈표Ⅲ-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높아 전체가구소득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졸가구의 월평균 소득을 100.0으로 보면 중졸이하 가구는 85.9, 
전문대 이상 가구는 148.4로서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가구소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Ⅲ-6〉을 보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 중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점하는 
비중이 높고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으며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 등의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고 사회보장수혜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낮기 때문에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따라서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도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가구주의 교육수준별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중졸이하 
가구는 1.62명, 고졸가구가 1.37명, 전문대 이상 가구는 1.28명으로서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취업인원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Ⅲ-7〉에서 〈표Ⅲ-10〉까지에는 도시근로자가구의 학력별․연령계층별 소득구조가 나타나 
있다.〈표Ⅲ-7〉을 보면 중졸이하 근로자가구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연령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30대에 약간 증가하다가 40대부터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50대 이후에는 29세이하의 
연령계층보다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반면에〈표Ⅲ-8〉과〈표Ⅲ-9〉를 보면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40대까지는 연령증가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하며, 50대 이후에 가서야 
약간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졸이상 학력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연령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고 40대에 최고로 달하는 데 반하여 중졸이하 가구주의 대부분은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생산성은 육체적인 능력과 거의 비례하여 30대에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40대부터 감소하고 있다.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연령계층별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를 보면〈표Ⅲ-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29세 이하에서는 가구주의 학력별 근로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나 연령증가에 따라 그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
한편 가구주의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비중은 어느 연령계층에서나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29세 이하와 50세 이후에 
높고 30대와 40대에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중학교이하 가구주의 경우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비중이 높은 것은 가구소득이 낮기 때문에 자녀양육 후에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중학교 졸업후 바로 

취업하는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은 가구주의 연령과 밀집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Ⅲ-10),

〈표Ⅲ-6〉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소득구조 (1989)



〈표Ⅲ-7〉중졸이하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표Ⅲ-8〉고졸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표Ⅲ-9〉전문대졸 이상 근로자가구의 연령계층별 소득구조(1989)



〈표Ⅲ-10〉가구주의 학력별․연령계층별 소득격차 (1989)

마. 가구구분별 소득구조

근로자가구를 크게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로 구분해서 소득구조를 비교해 

보면〈표Ⅲ-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보다 약 1.6배의 가구소득을 얻고 
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봉급자가구가 높은 반면에 가구주외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높다. 사업 및 부업소득과 기타소득의 비중은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에 
큰 차이는 없으나 이자 및 배당금과 임대료의 재산소득은 봉급자가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Ⅲ-12〉를 보면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경우에만 가구주의 연령이 50세 이후에 
가구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제외하면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수소득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가구구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빠른 속도로 계속 증가하나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40대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가구주가 50세 
이상이 되면 가구주외 근로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는 가구주의 근로소득 증가가 30대에도 크지 않으며 가구주가 40대에 이르게 되면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감소함을 알 수 있다. 공무원가구의 경우 공무원외 신분보장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년 퇴임시까지 승진과 호봉승급에 의해 가구주의 소득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30대와 40대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공무원가구주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을 얻지만 신분보장이 철저하지 못하여 

정년전에 조기퇴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50대 이후에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와 임시 및 
일용노무자가구의 가구주는 육체적인 근로능력이 40대부터 감소하기 때문에 40대부터 가구주의 
근로소득도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가구는 50대 이후부터, 임시 및 
일용노무자는 40대부터 가구주의 소득이 20대의 소득보다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가구주의 40∼50대의 나이는 자녀의 교육 및 결혼 등으로 가계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



〈표Ⅲ-11〉가구구분별 소득구조(1989)

데 이 시점에 노무자가구의 가구주 근로소득이 20대 수준이하로 감소하고 공무원외 사무종사자도 
50대 이후 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령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와 직업안정보장 등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Ⅲ-12〉가구구분별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득증가 현황(1989)



바. 주거형태별 소득구조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표Ⅲ-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가가구의 소득이 가장 높고 월세가구의 소득이 가장 낮다. 전세가구의 소득은 자가가구의 
71.6%, 월세가구의 소득은 자가가구의 61.8%로서 무주택가구와 자가소유가구간의 소득격차가 큰 
편이다.
자가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월세가구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반면에 이자 및 배당금, 임대료 
등이 재산소득의 비중은 전․월세가구보다 높으며, 월세가구는 사업 및 부업소득의 비중이 다른 
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이 특징이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자가가구가 가장 높고 월세가구가 가장 
낮으나 그 비중에 있어서는 전세가구가 가장 높다.

〈표Ⅲ-13〉주거형태별 소득구조(1989)

주석 1) Le Grand, J. The Strategy of Equality, Aller & Unwin, London, 1982(Ken Judge, The British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Modern Welfare States, R. Friedmann, N. Gilbert & M. Sherer(ed.)pp. 
1∼43에서 재인용)
주석 2) Morris, Robert, Rethinking Welfare in the United States: The Welfare State in Transition , 
Modern Welfare States, R. Friedmann, N. Gilbert, & M. Sherer(ed.), 1987. pp. 83∼109.
주석 3) 우리나라는 상위 20% 소득계층이 하위 20% 소득계층보다 사회보장수혜금액이 8.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장수혜 항목은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가 13.458%나 되어 
소득항목 중에서 표본오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본오차가 큰 것은 제 Ⅰ 
장에서 살펴 본 도시가계 조사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입․지출의 내역을 세분류할 때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므로 숫자의 단순비교는 신중을 요한다.



3. 其他收入構造

도시가계연보에서 총수입은 소득, 기타수입 및 전기이월금으로 구성되는데, 기타수입은 소득 
이외의 수입으로서 재산상태에는 실질상의 증감이 없이 재산상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금수입을 말한다. 1989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총수입은 월평균 135만원으로서 이 중 소득이 
59.2%인 80만원, 기타수입이 29.3%인 40만원, 전기이월금이 11.0%인 1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수입은 저금 찾은 금액, 계탄 돈, 빌린 돈, 월부 및 외상과 그 이외의 유가증권매각, 재산매각, 
보험탄 금액, 빌려준 돈 받음 등의 기타항목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표Ⅲ-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금 찾은 금액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빌린돈 順이다.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를 비교해 보면 총수입 중 소득의 비율은 봉급자가구가 낮고 기타수입의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높다. 그러나 금액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월등히 높다. 기타수입 항목 중 
저금찾은 금액은 금액면에서나 구성비면에서나 모두 봉급자가구가 더 많고 계탄 금액은 

노무자가구가 금액면에서나 구성비면에서나 모두 봉급자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축수단으로서 노무자가구는 상대적으로 계를 많이 이용하고 봉급자가구는 제도권 금융기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월부 및 외상의 경우 금액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많으나 비율면에서는 노무자가구가 높게 나타나 있다.

〈표Ⅲ-14〉근로자가구의 기타수입구조(1989)

IV. 都市勤勞者家口의 支出構造

1. 槪 觀

도시가계조사에서 총지출은 가계지출, 기타지출 및 기말현금잔고를 분류되고 가계지출은 다시 
생계유지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드는 소비지출과 그 외의 지출인 비소비지출로 

구분되며 소비지출은 다시 9개 費目으로 세분된다. 1982년과 1989년의 총지출에 대한 지출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여 보면〈표Ⅳ-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 비중이 1982년의 51.9%에서 



1989년에는 41.6%로 크게 감소함에 따라 가계지출의 구성비는 1982년의 55.5%에서 1989년에는 
46.8%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가계지출 이외의 기타지출은 29.2%에서 41.9%로 크게 증가하였다. 
기타지출은 저금, 유가증권 구입, 재산구입, 곗돈, 빌린돈 갚은 금액, 월부 및 외상갚은 금액 등 
재산상태에는 실질상의 증감이 없이 재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상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타지출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 유가증권구입, 재산구입 등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근로자가구를 다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해 보면 총지출액 중에서 

가계지출의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다소 높고 기타지출의 비중은 봉급자가구가 다소 높다. 
총지출액 중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은 소득이 낮은 노무자가구가 높으며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노무자가구가 낮다. 비소비지출은 조세, 사회보장분담금, 가계를 위하여 차입금 금액에 대한 지불 
이자, 타가구에 대한 송금 및 보조, 수익자부담금 등 소비지출 이외의 가계지출로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은 봉급자가구의 비소비지출이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봉급자가구나 
노무자가구나 1982년 이후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증가하고 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표Ⅳ-1〉근로자가구의 총지출의 구성비 추이

2. 都市勤勞者家口의 消費支出構造

가. 소비지출구조의 개관

1963년부터 1981년까지는 소비지출을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및 잡비 등 5대비목으로 
구분하였으나 1982년 이후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 및 
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의 9대비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주거비의 내용에 있어서도 1981년까지는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등 직접적인 
주거비용뿐만 아니라 가구집기․가사용품비,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하였으나 
1982년부터는 가구집기․가사용품비는 별도의 비목으로 구분하고 있고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총지출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시계열적인 비목구성비의 비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Ⅳ-2〉에 의하면 시계열적인 가구구분별 상대적인 소비지출 수준이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자영업주, 개인 및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 근로자외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보다 10∼15% 정도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의 차는 1985년 이후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가계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근로자외가구의 평균적인 소득 및 수입이 근로자가구의 소득 및 

수입보다 많으며 그 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근로자가구 중 노무자가구의 평균소비지출 수준이 봉급자가구의 63% 수준으로서 그 차는 
70년대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표Ⅲ-3〉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교와〈표Ⅳ-2〉의 
소비지출의 상대적인 비교를 대비해 보면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지출수준의 격차는 

소득수준의 격차보다는 다소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2〉가구구분별 소비지출수준의 상대비교

1989년 현재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를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에서 
분류하고 있는 9大費目別로 분류하면 〈표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각 
비목별 소비지출수준도 증가하지만 그 구성비에 있어서는 비목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및 보건의료비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에 피복 및 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구성비는 소득수준과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Ⅳ-3〉근로자가구의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1989)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 비교해 보면 〈표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및 보건․의료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피복 및 신발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및 기타 소비지출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가구집기․가사용품비의 
비중은 가구주의 교육수준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살펴본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와 같은바, 이는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가계의 가구구분별 소비지출구조를 보면 〈표Ⅳ-5〉와 같다. 먼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 수준이 근로자외가구보다 낮게 나타나 

있는바, 이는 근로자가구의 소득이 근로자외가구보다 낮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 그리고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소득 및 소비지출 수준의 

차이는 소비지출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앞서 살펴 본 소득 5분위별 소비지출구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 가구집기․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등의 비중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그리고 노무자가구가 
봉급자가구보다 높으며 주거비 및 교육․교양․오락비의 비중은 이와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구조를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표Ⅳ-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비지출 
수준은 자가가구가 가장 높고 월세가구가 가장 낮다. 가구집기․가사용품비, 교육․교양․오락비 



및 교통․통신비의 구성비는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자가가구가 가장 높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월세가구가 가장 낮다. 그러나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전세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는 점이 
특이하며, 자가 및 전세가구의 주거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은 〈표Ⅳ-6〉의 주거비에는 자가 및 
전세평가액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Ⅳ-4〉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소비지출구조(1989)



〈표Ⅳ-5〉가구구분별 소비지출구조(1989)



〈표Ⅳ-6〉주거형태별 소비지출구조(1989)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조는〈표Ⅳ-7〉에 나타나 있다. 대부분의 비목은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지출액이 증가하거나 50세 이후에 보합을 이루는 데 반하여 교육․교양․오락비와 
교통․통신비는 4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또한 비목별 구성비는 
가구주의 연령과 일정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에 따른 소비지출구조는〈표Ⅳ-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비목 공히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소비지출액도 많아지지만 가구원수에 따른 가구당 소비지출의 증가율은 가구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가구의 
소비지출은 기본적인 소비규모를 필요로 하므로 1인당 소비비용이 遞減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거비는 가구원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비용의 증가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가구당 취업인원수가 많고 가구주 평균연령이 높아 생활기반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자기집을 소유한 가구가 많기 때문에 월세 지출액이 감소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교육․교양․오락비는 가구원수의 증가율보다 소비지출의 증가가 더 높게 나타나 
있는데, 이는 가구원이 많은 가구일수록 취학중인 자녀가 많고 따라서 교육비 지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는 교육․교양․오락비의 경우에만 
가구원수 증가에 따라 그 비중도 증가할 뿐 기타의 비목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Ⅳ-7〉가구주 연령계층별 소비지출구조 (1989)



〈표Ⅳ-8〉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소비지출구조 (1989)

나. 식료품비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Engel)은 소득의 증가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계수(Engel coefficient)는 감소한다고 하였다(엥겔의 제1법칙).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표Ⅳ-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 모두 소득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의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엥겔의 제1법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비중을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가구로 나누어 비교해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자간의 소득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가구 내에서는 봉급자가구의 식료품비 구성비가 노무자가구보다 매년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봉급자가구의 소득이 노무자가구의 소득보다 

월등히 높은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Ⅳ-9〉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 추이

한편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비율을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표Ⅳ-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소득 10분위마다 시계열적인 소득증가에 따라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감소할 뿐만 아니라 
횡단면적으로 동일 시점에서 볼 때에도 대체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식료품비가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는바, 이제 식료품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식료품비의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흥미있는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표Ⅳ-10〉근로자 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소비지출액 중 식료품비의 구성비

먼저 〈표Ⅳ-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963년에는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主食費의 비중이 
63.0%, 副食費의 비중이 32.5%로서 식생활이 곡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호식품 및 外食에 
대한 지출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주식비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고 부식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9년 현재 주식비는 식료품비의 20.7%에 



불과하나 부식비의 식료품비에 대한 구성비는 54.3%로서 식생활이 곡류를 중심으로 한 主食 
위주에서 육류, 유란, 어개류, 채소, 과실 등을 중심으로 한 副食 위주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기호식품의 구성비는 1963년의 2.4%에서 1989년에는 4.6%로 
증가했으며, 외식비의 비중도 1963년에는 식료품비의 2.1%에서 1989년에는 20.4%로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의 증가는 도시근로자의 식생활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소득수준의 향상은 가계의 소비지출에 대한 식료품비의 비중을 낮출 뿐만 
아니라 주식의 비중을 낮추고 부식과 외식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다.

〈표Ⅳ-11〉근로자 가구의 식료품비의 내역별 구성비 추이 (단위: %)

1989년 현재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식료품비에서 차지하는 주식비의 비중은 낮고 외식비의 비중은 높게 

나타났다(표 Ⅳ-12). 그러나 부식과 기호식품비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소득계층간의 차이는 미미하다.
1985년도 도시가계연보에 의하면 1985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24천원이며 
이를 1989년도 가격으로 환산하면 508천원이 된다.1) 한편 제 Ⅲ장의 〈표Ⅲ-4〉에서 본 바와 같이 
1989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소득5분위중 제1분위가 328천원, 제2분위가 
524천원이므로 1985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은 1989년의 소득5분위중 제2분위의 
평균소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표Ⅳ-12〉의 1989년도 제2분위에 속한 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 구성비와 〈표Ⅳ-11〉의 1985년도 도시근로자가구의 식료품비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주식비와 부식비의 구성비는 1985년의 전체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가 다소 높지만 외식비는 
1989년의 제2분위 소득계층가구가 8.1%포인트나 더 높다. 특히 1989년의 제1분위 
소득계층가구도 식료품비중 외식비의 비중이 14.4%나 되어 1985년의 평균외식비의 비중 8.4%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표Ⅳ-12〉에서 1985년과 1989년의 소득5분위별 외식비 비중을 
비교해 보면 1989년의 제1분위 계층이 1985년의 제5분위중 계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외식비에 대한 지출이 자기의 절대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소비지출행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1989년에 있었던 소위「過消費」분위기가 저소득계층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듀젠베리」(Dusenberry)는 개인의 소비는 그의 절대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높은 
소득수준에 의해 끊임없이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각 개인의 소비행태는 자기의 소득수준에만 

의존하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접촉하는 사회의 평균적 소비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소비의 展示效果(demonstration effect)를 주장한 바 있는데2) 1989년의 저소득계층의 



외식비 구성비가 1985년

〈표Ⅳ-12〉소득 5분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의 고속득계층의 외식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1989년에 사회문제화 되었던 과소비현상의 한 
단면을 반영하는 것으로서「듀젠베리」가 주장하는 소비의 相互依存性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른 식료품비 지출구조를 보면〈표Ⅳ-1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식료품비 중 주식비의 비중은 낮은 반면 부식비와 

외식비의 비중은 높다. 그러나 기호식품비의 구성비는 학력수준과는 관계가 없다.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가구주의 연령계층별로 보면 주식 및 부식비의 금액과 비중 모두 

4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감소하고 외식비의 비중은 29세 이하에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 40대까지는 감소하지만 50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표 Ⅳ-14). 또한 기호식품비의 
비중은 30대까지는 높지만 40대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가구원수에 따른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식비의 비중이 높고 

외식비와 기호식품의 비중은 낮아지나 부식비의 비중은 가구원수와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Ⅳ-15).
가구구분에 따른 식료품비의 구성내역을 〈표Ⅳ-16〉살펴보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에 비하여 외식비의 비중은 높고 부식비의 비중은 낮다. 그러나 
주식비와 기호식품의 구성비는 양자간에 차이가 거의 없다. 소득이 낮을수록 외식비의 비중은 
낮은 것이 일반적인데 근로자가구의 외식비 비중이 근로자외가구의 외식비 비중보다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겠다. 근로자가구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에 비하여 주식비의 비중이 
낮고 부식비와 외식비의 비중은 높다.
주거형태에 따른 식료품비의 지출구조를 보면 〈표Ⅳ-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액면에서는 
모든 항목마다 자가가구가 가장 많고 월세가구가 가장 적지만 구성비면에서 보면 주식비의 

구성비는 자가가구가 가장 낮고 월세가구가 가장 높으며 부식비의 구성비는 이와 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 차는 크지 않다. 특히 외식비의 비중은 주거형태와 거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전월세가구의 외식비 비중이 자가가구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한 
소비의 展示效果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Ⅳ-13〉 가구주의 교육정도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표Ⅳ-14〉 가구주 연령계층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표Ⅳ-15〉 가구원수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표Ⅳ-16〉 가구구분별 식료품비의 구성(1989)



〈표Ⅳ-17〉 주거형태별 식료품비의 구성 (1989)

다. 주거관련비용

독일의 통계학자「엥겔」(Engel)은 벨기에 근로자의 가계조사에 관한 연구에서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및 광열비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는「엥겔의 

제3법칙」을 발견하였다. 한편 독일의 「슈바베」(Schwbae)는 베를린 시민에 대한 소득액과 
집세에 대한 조사자료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집세(주거비)를 
지불한다는 「슈바베의 법칙」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주거비를 1982년 이후에는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및 아파트 
관리비 등 기타 주거비의 합계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는 방세, 자가 및 전세평가액 및 기타 
주거비의 합계로 정의하여 파악하였다. 그러나 주거관련비용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월세, 주택설비수리비, 기타주거비로 구성되는 狹義의 주거비(주거비Ⅰ) 와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한 廣義의 주거비(주거비Ⅱ) 및 광열․수도비까지 포함한 最廣義의 주거비 
(주거비Ⅲ)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소득 및 가계지출에도 동시에 

포함시켜 주거비의 비율을 구해야 한다.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과 
전세금이라는 금융자산의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歸屬所得(imputed income)으로서 언제든지 
소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자가 및 전세가구가 월세에 살 경우에 지불해야 
할 월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월세가구에 비해 평가액만큼 주거비로 지불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소득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자가 및 전세평가액은 주택이라는 실물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과 
전세금이라는 금융자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자소득에 대한 機會費用(opportunity cost)이라는 
측면에서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주거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는 이를 가계지출에도 포함시켜야 

한다.
1982년 이후의 주거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표Ⅳ-18〉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년 이후 소득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Ⅰ의 비중은 거의 
일정하여「엥겔의 제3법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비Ⅱ 및 주거비Ⅲ의 비중은 
1985년에 크게 증가한 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엥겔의 제3법칙」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Ⅳ-18〉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관련비용의 변화 추이

한편 1989년의 소득 5분위별 주거관련비용의 비율은〈표Ⅳ-1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슈바베의 법칙」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거비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다는「엥겔의 제3법칙」은 주거비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때 타당한 반면에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주거비의 비중이 높다는「슈바베의 법칙」은 

일정시점에서 주거비를 횡단면적으로 소득계층별로 비교할 때 타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표Ⅳ-19〉를 보면 매월 직접 지불하는 월세를 중심으로 한 주거비Ⅰ의 비율만 보면 
소득의 2∼6%로서 그다지 높지 않지만 자가 및 전세평가액을 포함한 주거비Ⅱ의 비율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의 22.1% 및 가계지출의 21.8%를, 상위 20% 소득계층도 소득의 13.4% 
및 가계지출의 18.0%를 점하고 있다. 또한 광열․수도비까지 포함한 주거비Ⅲ의 비율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의 27.0% 및 가계지출의 26.6%를, 상위 20% 소득계층의 경우에도 소득의 
15.4% 및 가계지출의 20.6%를 점하고 있어 주거비의 안정이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우선의 
정책과제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Ⅳ-19〉소득 5분위별 월평균 주거관련비용(1989)

〈표Ⅳ-20〉에는 1989년도 도시근로자가계의 주거형태에 따른 주거비용이 나타나 있다. 우선 
현행 도시가계조사의 분류체계에 따른 주거비Ⅰ의 경우에는 월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 및 전세가구의 경우 주거비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주거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주거비Ⅱ 및 주거비Ⅲ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한 주거비Ⅱ의 경우와 광열․수도비까지 포함한 주거비Ⅲ의 

경우에는 절대금액면에서나 소득 및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서나 자가가구가 자장 

높고 월세가구가 가장 낮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자가가구의 경우 주거생활이 안정된 계층이므로 
주거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무주택가구인 전세가구와 월세가구라 할 수 있다. 주거비Ⅱ의 
비중이 전세가구는 소득의 15.4% 및 가계지출의 20.4%를, 월세가구는 소득의 9.1% 및 가계지출의 
11.6%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8년 이후의 주택 및 전월세가격의 폭등이 근로자 가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으며, 주거비의 안정 없이는 근로자의 복지향상은 



공허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Ⅳ-20〉주거형태별 월평균 주거관련비용(1989)

라.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엥겔의 제2법칙」에 의하면 피복비의 비중은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변동하지 
않는다고 한다.〈표Ⅳ-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피복 및 신발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적이어서「엥겔의 제2법칙」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1989년의 피복 및 신발비를 소득 
10분위별로 비교해 보면〈표Ⅳ-22〉에서 보듯이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피복 및 신발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복 및 
신발비용은 시계열적으로 볼 때는 소득증가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나 일정 시점에서 횡단면적으로 볼 때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피복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건의료비는 시계열적으로 볼 때나 횡단면적으로 볼 때나 소득수준과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표 Ⅳ-21 및 표Ⅴ-22). 그러나 하위소득계층과 상위소득계층간의 보건의료비의 
금액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계층의 보건의료기관 이용이 원활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교통통신비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계열적으로나 횡단면적으로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Ⅳ-21 및 표 Ⅴ-22), 그 중에서도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따라 그 비중이 감소하는 데 반하여 

개인교통수단에 지출되는 비용은 소득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Ⅳ-21〉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비율

〈표Ⅳ-22〉소득10분위별 피복비, 보건의료비 및 교통통신비 (1989)



주석 1) 전도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985년을 100.0으로 보았을 경우 1989년에는 119.9이다.
주석 2) Duesenberry, J.S., Income, Saving, and the Thoery of Consumer Behavior,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49.

마. 문화관련비용

엥겔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문화관련비용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한다는「엥겔의 제4법칙」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조사에서 문화관련비용은 교육․교양․오락비와 
담배․이미용․장신구․잡비 등에 대한 지출인 기타소비지출의 2가지 비목으로 대별할 수 있다.
〈표Ⅳ-23〉에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문화관련비용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가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교육․교양․오락비의 비중 및 기타소비지출은 소득수준이 연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엥겔의 

제4법칙」이 잘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타소비지출의 증가속도가 
교육․교양․오락비의 증가추세를 앞지르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표Ⅳ-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문화관련비용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교육․교양․오락비보다는 

기타소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엥겔의 제4법칙」은 
시계열적으로나 횡단면적으로나 모두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3〉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문화관련비용의 비율



〈표Ⅳ-24〉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문화관련비용(1989)

3. 非消費支出構造

가계지출 중에서 생계유지에 직접 필요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지출인 소비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소비지출이라 하는데 각종 조세, 사회보장분담금(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갹출료 등),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타가구에 대한 송금 및 보조, 벌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가〈표Ⅳ-25〉에 나타나 있다. 표에 의하면 
비소비지출의 비중은 1982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금액면에서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나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높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지출액은 1982년의 경우 근로자외가구는 근로자가구보다 1.13배 많으므로 
소득차이도 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당해년도의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1.6배나 많이 부담하였으며, 사회보장분담금은 17배나 많이 부담하였다. 또 
1989년의 경우에도 소비지출액은 근로자외가구가 1.12배 많으나 조세부담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2.3배, 사회보장분담금은 3배나 많이 부담하고 있다. 조세부담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근로자가구는 1982년의 2.0%에서 1989년에는 3.9%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외가구는 1.2%에서 1.5%로 소폭 증가에 그쳤다. 사회보장분담금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근로자가구는 1982년에 1.3%에서 1989년에는 2.4%로 증가하였으나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 
1989년에도 0.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의료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가 근로자 
중심으로 출발하여 자영업자 등 근로자 이외의 경우에까지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회보장분담금의 부담에 있어서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높다는 점은 

당연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근로자외가구보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훨씬 많은 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부담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소득분배 측면이나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상은 근로소득은 稅源이 완전히 노출되는 데 반하여 비근로소득은 세원포착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重課稅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향후 조세 

및 소득분배정책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을 근로자가구내에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로 구분하여 

살펴보면〈표Ⅳ-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봉급자가구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소비지출의 비율 및 조세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있다. 
〈표Ⅳ-26〉과 제3장의〈표Ⅲ-11〉을 비교해 보면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에 비해 
사회보장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수혜도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Ⅳ-25〉근로자가구 대 근로자외가구의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비교

〈표Ⅳ-26〉봉급자가구 대 노무자가구의 비소비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비교



4. 其他支出

기타지출은 기타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재산상태에는 실질적인 증감이 없이 재산의 형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자본거래상의 지출을 의미한다. 1989년 현재 기타지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표Ⅳ-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구의 저축수단은 주로 금융기관을 이용한 
저금이며 契를 이용하는 비중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저금의 경우에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많은 반면에 계부은 금액의 비율은 노무자가구가 

봉급자가구보다 높다. 그러나 노무자가구나 봉급자가구 모두 저금액이 계부은 금액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봉급자가구는 노무자가구보다 상대적으로 제도권 금융기관을 선호한 
반면에 노무자가구는 아직도 계를 이용한 저축에도 많이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빌린돈 
갚은 금액과 월부․외상 갚은 금액의 경우 금액면에서는 봉급자가구가 많지만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Ⅳ-27〉기타 지출의 항목별 구성비 (1989)



Ⅴ. 都市勤勞者家口의 家計收支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각각 도시근로자가구의 수입 및 지출구조를 살펴보았는데 본장에서는 

이들을 한데 묶어 가계수집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도시근로자가계의 연도별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 추이를 보면 〈표Ⅴ-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982년에서 1987년까지는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다가 1988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8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노무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데 반하여 1988년부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봉급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소비성향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노무자가구는 1988년에도 
평균소비성향은 전년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1989년에야 약간 증가하였으나 1988년 이후 
봉급자가구의 소득은 높은 임금인상을 반영하여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1988년의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문제가 된 
소위 과소비현상이 주로 소득수준이 높은 봉급자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1988년 이후의 높은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비 증가를 반영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한편 연도별 도시근로자가구의 흑자율 추이는 소비성향의 변화추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1987년까지는 상승하다가 1988년 이후 감소하고 있고 1987년까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무자가구의 흑자율이 낮았으나 1988년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고 있다.
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를 소득 10분위별로 살펴보면 〈표Ⅴ-2〉 및 〈표Ⅴ-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소득계층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고 흑자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케인즈」(Keynes) 型의 단기소비함수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982년의 경우 제1분위 및 제2분위계층의 근로자가구가 적자를 보였으나 1989년의 경우에는 
제1분위계층의 근로자가구만 적자를 보임으로써 소득수준향상에 따라 적자가구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발전을 통한 빈곤가구의 감소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하위 10% 
계층의 근로자가구는 월평균 50천원의 적자상태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흑자기구로 
전환시키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겠다고 하겠다.

〈표Ⅴ-1〉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 및 흑자율



〈표Ⅴ-2〉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2)

〈표Ⅴ-3〉근로자가구의 소득 10분위별 월평균 가계수지(1989)



〈표Ⅴ-4〉에서 〈표Ⅴ-8〉까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본 도시근로자가구의 1989년도 가계수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표Ⅴ-4〉를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과 지출이 모두 
증가하지만 소득증가 속도가 더 빨라 평균소비성향도 증가하며 흑자율은 감소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아지지만 가계의 흑자규모는 가구주의 연령이 

30대일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Ⅴ-5〉를 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과 흑자규모는 
가구원수가 많아아지지만 평균소비성향은 가구원이 4명이 될 때까지는 증가하나 4명이상이 될 
때에는 거의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표Ⅴ-6〉에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를 비교해 보면 소득에 있어서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1.6배나 많으나 비소비지출에 있어서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를 크게 상회하여 
가처분소득은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1.5배 많다. 즉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소득의 격차보다 축소되어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봉급자가구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무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나 있다. 즉 노무자가구는 적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축하려는 노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간의 가처분소득의 격차는 312천원이나 흑자액의 격차는 50천원으로 축소되어 있다.
가구주의 학력수준별 가계수지를 보면 학력간의 현격한 소득격차에도 불구하고 평균소비성향에 

있어서의 차이는 크지 않으며 고졸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낮고 전문대 이상의 가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 있다(표Ⅴ-7). 그 결과 가구주의 학력에 따른 가계의 흑자규모에는 큰 차이가 없다.
주거형태에 따른 가계수지를 비교해 보면〈표Ⅴ-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소비성향은 
전세가구가 가장 낮고 자가가구가 가장 높다. 그 결과 흑자액은 전세가구가 가장 많고 월세가구도 
자가가구와 큰 차가 없다. 이는 전․월세가구는 소득이 낮지만 내집마련 등을 위하여 소비를 
최대한 절제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표Ⅴ-4〉근로자가구의 가구주 연령계층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표Ⅴ-5〉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표Ⅴ-6〉근로자가구의 가구구분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표Ⅴ-7〉근로자가구의 가구주 교육정도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표Ⅴ-8〉근로자가구의 주거형태별 월평균 가계수지 (1989)

Ⅵ. 要 約

본 연구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도시가계연보와 1989년도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경제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선 근로자가구의 특성을 보면,
①人的構成에 있어서 근로자가구는 근로자외가구에 비하여 가구당 인원수가 적은 반면 

취업인원수는 많고, 1980∼85년의 경제침체기에는 근로자가구의 취업인원은 안정적인 데 반하여 
근로자외가구의 취업인원은 크게 감소하여 근로자외가구에 비해 근로자가구의 고용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②가구주의 학력수준에 있어서는 전문대 이상이 근로자가구가 25%, 근로자외가구가 21%로서 
前者가 後者보다 다소 높으며, 근로자가구내에서는 봉급자가구는 약 60%가 전문대 이상인데 
반하여 노무자가구는 전문대 이상이 4%에도 못 미치고 있어 가구주의 학력과 직업의 종류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중졸이하 가구는 하위 40% 소득계층에 56%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문대 이상의 가구는 상위 20% 소득계층에 41%가 집중되어 있어 가구주의 학력은 
가구의 소득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가구구분별 소득분포에 있어서는 주로 정신적․기술적․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봉급자가구는 상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종별 소득분포에 있어서도 생산직가구주의 경우 하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전문기술직 및 행정관리직과 사무직의 경우 상위 40% 소득계층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생산직근로자의 求人難의 해소를 위해서는 생산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④도시근로자가구중 자가거주가구는 40.0%에 불과하고 전세가구가 36.9%, 월세가구가 
20.4%로서 전․월세가구가 57.3%이며 기타(무상 및 관공사택)가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구분별로 보면 노무자가구는 봉급자가구에 비하여 자가 거주비율이 현저히 낮아 
생산직인 노무자가구의 주거생활안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근로자가구 중 32.6%가 
하위 40% 소득계층에 속하면서 동시에 전․월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32.6%의 
근로자가구는 이들의 소득수준으로 볼 때 自力으로는 내집마련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에 대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2. 도시근로자가구의 수입구조를 보면,
①소득의 주원천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으로서 1989년 현재 가계소득의 약 74%를 점하고 있으며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의 취업증가 경향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고소득가구일수록 근로소득의 비중이 낮고 사업 및 부업소득, 자산소득의 비중이 높으며,
③가구주의 학력수준에 따른 가구별 소득격차는 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가구주의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주 이외의 기타 가구원의 근로소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④가구주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전체 가구소득도 증가하지만 가구주의 연령계층별 근로소득은 

가구구분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가구는 가구주의 연령증가에 따라 
가구주의 근로소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직업이 가장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외 사무종사자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의 연령이 40대까지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근로소득이 
증가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사무종사자의 50대 이후의 
직업안정문제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기능공 및 상용노무자는 40대까지는 소득이 
증가하지만 연령증가에 따른 소득증가가 아주 미미하며 50대 이후에는 20대의 소득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시 및 일용노무자의 경우에는 30대에 소득이 약간 증가하다가 40대 이후에는 
20대의 소득보다도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노무자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 및 직업안정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⑤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구조를 주거형태별로 살펴보면 自家家口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재산소득의 비중이 높은 반면에 전․월세 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과 사업 및 

부업소득은 높으나 재산소득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⑥사회보장수혜 및 사회보장분담금의 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구분별로는 봉급자가구가 노무자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 수혜를 



더욱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보다는 고소득계층에게 그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나 그정도가 선진제국에 비해 심하므로 저소득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3. 도시근로자가구의 지출구조를 보면,
①근로자가구는 근로자외가구보다 지출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바, 이는 소득에 
있어서도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다소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구성비는 1963년의 61.3%에서 1989년에는 32.4%로 
엥겔계수가 4반세기 동안 크게 낮아져 생활수준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동일 시점에서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엥겔계수도 낮아 엥겔의 제1법칙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또한 식료품비의 내역에 있어서도 1963년에는 주식비 63%, 부식비 32%, 외식비 2%로서 
식생활이 主食 위주로 이루어지던 것이 1989년에는 주식비 21%, 부식비 54%, 외식비 20%로서 
주식보다는 副食 위주로 식생활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외식비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주거비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슈바베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뿐만 아니라 자가 및 전세평가액까지 포함한 廣義의 주거비는 
하위 40% 소득계층의 경우 소득 및 가계지출의 약 20%를 점하며 전세가구의 경우 가계지출의 약 
20%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
⑤소득증가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패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개인교통비의 

비중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에 공공교통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문화관련비용의 비중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관련비용의 

비중은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⑦가계지출액에 있어서는 근로자외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1982년에는 1.10배, 1989년에는 1.1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소득도 이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조세부담에 있어서는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보다 1982년에는 1.6배, 1989년에는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가구가 근로자외가구에 비하여 조세를 2배이상 더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담의 불형평이 계속 확대추세에 있다는 것은 稅源이 완전히 노출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重課稅를 하고 있는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으로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⑧근로자가구의 주요 저축방법은 금융기관을 활용한 저금이며 契를 이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급자가구와 노무자가구를 비교해 보면 노무자가구가 계를 이용하여 
저축하는 비중이 봉급자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수입과 지출을 종합한 가계수지에 있어서는,
①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1982년에서 198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 
증가추세로 반전하여 서울올림픽 이후 사회문제화되었던 過消費 현상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②고소득가구일수록 평균소비성향이 낮게 나타나 「케인즈」(Keynes)型의 단기 소비함수가 
우리나라의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형태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③소득향상에 따라 적자가구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하위 10%의 근로자가구는 매월 
약5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④노무자가구는 봉급자가구에 비하여 소득은 낮지만 가계의 흑자율은 봉급자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저축을 증대하여 생활수준향상을 기하려는 이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⑤주거형태별로는 自家家口의 소비성향이 가장 높고 전세가구의 소비성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흑자규모에 있어서는 전세가구가 가장 많고 월세가구도 자가가구와 큰 차이가 없어 

전․월세가구의 내집마련을 위한 소비의 절제노력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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